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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수단의 선택과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게임 상황으

로 설정해 분석하였다.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정책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해 수평적 

형평화 수단과 수직적 형평화 수단이 서로 상충되어 제시되어졌는데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수평적 형평화 수단이 선택되어졌다. 이 글은 상충된 수단 중 특정 수단이 지속적으로 선

택되게 된 이유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정책 목표가 모호한 상황에서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간 수단 선택은 재정적 이익 보다는 정치적 이익이 우선시 되어 이루어졌으

며, 특히 정책 수혜집단인 지방정부가 정책수단의 선택을 놓고 갈등하게 될 때 정책집행 

집단인 중앙정부는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 주제어: 재정분권, 지방분권, 정책수단,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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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Participation 

Administration by setting the policy instrument selection process as game 

situa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hows tha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Participation Administration had an ambiguity of 

the policy goals and this caused the conflict on equalizing instrument in terms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Also, this study shows that the Participation 

Administration continued to select the vertical equalizing instrument after her 

inauguration. This study has a purpose of addressing the reason of continuous 

selecting certain policy instrument among conflicted instrum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 establishment of fiscal benefits is prior to rather the political 

interest in the process of instrument selec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under the context of equivocal policy goals. Moreover, this study 

states that state government as policy implementing group makes a selection on 

strategy minimizing his damages or losses when the local governments, as 

group of benefiting from policy implementation, come to conflict on the policy 

instrument selection.

□ Keywords: Fiscal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Policy Instrument, Game

I. 서 론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로 지방분권정책을 들 수 있다. 지방분권은 정치적 분권, 

행정적 분권, 재정적 분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범주가 넓고, 분권이라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다양하며, 수단선택의 기준 또한 다양하다. 지방분권을 위한 하위 정

책 중 참여정부가 “획기적인 방법”1)을 동원하여서라도 분권화된 효율적인 정부간 관계를 구

축하고자 했던 범주는 바로 재정분권 정책이다.

재정분권이 분권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95년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

되면서 정부간 권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유독 재정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지방

의 중앙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2001년 대통령 후보 시절 지방분권을 공약함으로써 

1) 분권과 혁신을 강조한 참여정부는 재정분권 영역에 있어서는 “획기적 개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

하였는데, 2003. 1.16. 한국일보 2003. 1.27. 파이낸셜, 2003. 6. 5. 조세일보 등 중앙일간지와

의 인터뷰에서 “획기적 재정분권을 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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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사항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그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 재정분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참여정부는 2003년에 지방분권 로

드맵을 발표하였고 개별 재정분권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07년 까

지 전술한 각 부문의 목표를 완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세출총액은 증가했지만 그 충당내용은 지방의 자주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국세와 지방세는 80:20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있고,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수준이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어 재정분

권 정책의 승수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중앙과 지

방간 수직적 재정형평화 보다 자치단체별 수평적 재정형평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증가시키고 있어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 추진

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호, 2006:14; 김익식, 

2006:41; 서정섭, 2005:105~128; 이병량, 2005:215~242; 이재원, 2005:325~346; 

행자부·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한국 지방행정연구원, 2005; 이재은, 2004 c: 363~395).

본래 참여정부가 의도했던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인 지방재정의 자립수준 향상과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2) 참여정부 재

정분권 정책의 효과가 미진하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분권이라는 모호한 정책 목표(이병

량, 2007:108~130; 김정훈, 2007:69~92)와 상충되는 수단 중 특정 수단의 지속적 선

택 및 확대를 들을 수 있다.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제시한 재정분권의 목표는 수직적 분권과 

수평적 분권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수직적 형평화와 수평적 형평화 정

책의 효과는 간혹 상충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3)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의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정책 목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수직적 재정형평화 수단을 제거할 수 없고, 가시적인 재정분권의 효과와 지방의 요구를 수렴

2) 물론 정책은 가설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맥락에 의존하며, 인간의 인지적 한계 등으로 인해 초기에 

의도했던 순기능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Landau, 1977:423~427; Emery and  

Trist, 1965:21~31; Simon, 1969:84~118; Simon. 1983:37~74: 김영평, 1991:28) 그러

나 전술한 논의가 정책의 실패가 당연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오차수정

의 논리로 귀결되겠으나 문제를 찾고, 이를 수정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가 순기능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수직적 형평화 수단과 수평적 형평화 수단은 서로 상치되는(trade off) 수단이다. 수직적 형평화 수

단을 강조하게 되면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고, 중앙의 지방이전재원 규모가 줄어들게 

되며 분권의 수준은 증진될 수 있다. 반면 수평적 형평화 수단을 강조하게 되면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중앙의 지방이전재원 규모가 증가하게 되어 동시에 같은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

재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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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경제 발전 및 정책집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재정 형평화 수

단을 제거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간 재정관계 제도의 변

화는 수평적 형평화 효과를 증진시키려 하는 수단을 독점적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가 미진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평적 형평화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특정 수단이 독점적

으로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참여정부 5년이 지난 지금 수평적 재정형평화 노력은 분권수

준 전반을 저해하고, 중앙에 대한 지방의 종속화 현상을 증가시켜, 재정분권의 본 목적을 충

실히 달성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김익식, 2006:41; 경실련, 2006; 경향신문, 

2005. 6.30; 서울경제신문, 2005. 6.29). 이러한 역효과를 유발하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수평적 재정형평화 수단이 적극적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 이전을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평적 재정형평화 수단을 고집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논의의 

수준이 불분명하고, 대부분 추론에 가까운 논의로서 증명되지 못하고 의심만 하게 되는 상황

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재정분권의 근본 목적에 역효과를 유발하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수단

선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모순을 지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의 생존능력 및 정책집행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

고 정책의 정당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수단선택을 추동하거나 중앙

정부의 선택을 용인해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전술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참여정부가 실시한 재정분권 정책의 수단 

선택화 과정을 모호한 목표에서의 전략적 과정으로 인식해 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분권을 위한 특정 수단의 선택은 전략적 사고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때 왜 참여정부에 들어 

수평적 형평화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수단이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수단선택의 

정치·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재정분권과 정책수단 선택의 논리

1. 재정 분권화의 정의와 기능

분권은 매우 모호한 단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수준의 행정기능을 지방수준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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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그 결정권을 함께 내려주는 것을 말한다(Mills, 1990:89). 그리고 분권은 정치적 

분권과 행정적 분권, 재정적 분권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Conyers(1983)는 정치적 분권

(Political Decentralization)을 정치적 대표기능에 기초한 권위의 수준이 중앙수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 분권은 보다 포괄적인 맥

락에서 지역의 정책결정 및 예산의 결정을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 유형에서의 분권은 이양(devolution)을 의미한다. Smith(1985)는 행정적 분권을 중

앙의 업무, 권위를 지방정부의 각 실, 국, 과로 위임(delegation)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산(de－

concentration)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FuKasaku&de Mello(1999)는 

재정분권을 중앙정부 등 상급 정부가 하급 정부에 대해 조세 및 지출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에서 분권 특히 재정분권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Tiebout(1956), Oates(1962)

를 시작으로 한 공공재정학자들의 연구에서 기인된다. 이들은 다양성 가설과 생산성 제고가설 

그리고 리바이어던 가설 등4)을 통해 중앙정부에 의한 독점적 재정운용 보다는 분권화된 시

스템 하에서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재의 최적 공급을 실현시킴으로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5)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연구에 

기초해 볼 때 재정분권이 정당성을 얻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정부 

4)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재정분권화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입장에 대한 검

증작업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로 재정분권의 효과가 동일하지 않거나 혹은 분권의 

가설이 바람지하지 않다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Prud'homme(1995)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유인

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 Stein(1999)은 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채무 비중

간에 유효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Webb and Zou,(2000)는 분권화가 지속되어 지방

정부의 재정지출이 적시에 실행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며, 책무성이 없게 운용될 경우 분권화는 오

히려 중앙정부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Treisman Daniel(1999), Wibbels, Erik 

(2000) 등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하는데 재정

분권을 하게 되면 국가내부의 각 지방정부들이 서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것이 국가의지

와 반하게 될 때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는 재정분권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논의하였다.

5) 다양성 가설(diversification hypothesis)은 지방공공재에 따라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다르기 때

문에 분권화를 통한 선호의 다양성을 수렴해야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생산성 제고가설

(productivity enhance hypothesis)은 분권화가 지방에 책임성과 의무를 이전하므로 지역주민의 

선호변화에 대한 수용성은 물론이고 공공재 생산의 혁신적 활동이 전개된다고 가정하고 리바이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은 전통적인 재정연방주의가 강조했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분권화에 

의해서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정부는 체계적으로 세입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관이므로 정책수단으

로서 분권화의 진전은 공공부문의 축소, 자치단체간 경쟁촉진을 유발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

하게 된다고 본다(조기현·서정섭, 20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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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둘째, 재정운용의 책임성 증진 및 부패의 감소이다(Eble 

and Yilmez, 2003).

재정분권을 하게 되면 정부 재정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논의는 고전

적 재정이론의 맥락에서 공공재 공급과 연계되어 논의가 확장되어 왔다. 즉,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은 현지성의 원칙에 입

각하여 지역주민의 선호를 보다 잘 알아듣고, 이에 탄력적으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Tiebout, 1956:416~424; Huther, Jeff, and Shah, 1998; 

Oates, 1999:1120~1149; de Mello and Matias, 2001:3). 또한 분권화는 공공서비

스 공급 분야에 있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공공재공급에 따른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게 된다고 한다(Inman and 

Daniel, 1996:307~334). 게다가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환경 상황 즉, 서로 다른 문화, 

환경, 선호, 요구, 자연자원, 경제, 사회적 제도를 갖은 특정 지방의 전체적인 환경에 적극 대

응하는 과정에서 그 성과가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Olsen, 1969:479~487; Livingstone, 

1956). 또한 최근의 연구 경향들에 의하면 재정분권은 재정흐름, 이용 등에 대한 제도적 재

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Barro, 

1990:103~125; Jorgenson and Yun, 1990:151~193; King and  Rebelo, 1990:126~150).

재정분권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책임성 증진 및 부패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주

장하는 연구들은 분권화와 협치와의 상호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재정분권은 지방정부

의 재정 운용에 대한 책무성을 증진시킨다고 본다(de Mello, 2000:3; Bahl, 1999:59~75). 

즉, 중앙의 재원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 보다 자신의 자주재원을 기초로 재정운용이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책임성이 더욱 증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hah and 

Qureshi, 1994:44). 또한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간 지속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지방정부의 부패를 완화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Treisman, 2000:399~457; Weingast, 1995:1~31).

2. 재정분권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상충되는 수단

국내 행정학을 중심으로 한 재정분권에 대한 정의와 인식은 전반적으로는 FuKasaku & 

de Mello(1999)의 정의에 대해 동의는 하나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자마다 재정분권

의 개념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범위적 측면에서 볼 때 학자에 따라서는 재정분권이 

행정 분권의 한 수단적 형태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재정분권은 보다 큰 의미에서 국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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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을 고려한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재정분권의 수단적인 측면

에서 볼 때 그 개념의 정의 역시 다양하다.6)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에 대

한 학자들간 미합의이다. 세입분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주과세권 확보와 중

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현상을 감소시키는 것이 재정분권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진정

한 의미의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자율성과 재정력 수준의 균형을 강조한다. 

반면 세출분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주과세권 확보뿐만 아니라 세출이 자유

로운 이전재원(특히 교부세)을 확충함으로써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세출능력 강화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세출분권을 강조하는 입장은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적인 맥락인 반면 세입분권은 협의의 분권 개념이라 정의할 수 있다.

<표 1> 재정분권의 범주

구분 내용 목적 대표적인 예

세입분권

－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 지방정부에 신세목 설치권한을 

이양

－ 지방세 감면, 탄력세율 조정 등

－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불균형 완화 

목적(수직적 형평화)

－ 현행 16개 지방세

－ 과세 확대 정책

－ 세율 확대 정책

세출분권

－ 특정목적을 위한 

지출방향이 없는 재원의 

확보

－ 교부율의 증가

－ 지방정부 지출 총액의 

증가

－ 지방간 재정관계의 

불균형 완화 목적(수직적 

형평화)

－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지원

－ 보통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분권교부세

－ 국가균형 특별회계

－ 특별교부세

－ 증액교부금

그런데 문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각각이 갖는 한계가 있고, 또 이러한 수단들이 동시에 

사용될 때 재정분권의 효과는 수평적 형평화와 수직적 형평화의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데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수직적 분권을 강조하면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가 보다 자유로워지고 지방의 자주 재정력이 증진된다는 효과는 있으나 인구수가 적

고, 산업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력 수준과 인구수가 많고 산업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재정력 수준은 현재보다 더 큰 불균형을 발생시키게 된다. 한편 교부세와 같은 재원

6) 재정분권의 수단에 대하여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은 세출 분권과 세입분권(권오성·배인명·주운현, 

2007)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수평적 형평화와 수직적 형평화(이병량, 2005;  IMF, 2001; World Bank, 

2004; de Mello, 2000, Bahl, 2000) 또는 세입자치와 세출자치(이재은, 2004, a, b)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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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게 될 때 자치단체간 재정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국가 최저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재원의존도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이전재원의 양이 증가하게 될수록 연성예산 등

의 증가와 같은 재정운용의 책무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Rodden, 2002:670~687; 

Weingast, Barry, Kenneth, Shepsle, and Johnsen, 1988:642~664; James and 

haler, 1995:217~226).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를 자치

단체의 재정력 수준에 따라 차등화 시켜 교부하게 될 때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간의 재정 갈

등이 심화될 수 있다. 

게다가 이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사용될 경우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가칭: 세원은 부가가

치세의 10%로, 징수 방법은 징세지주의 원칙에 의할 경우)와 지방교부세 교부율의 증가는 

재정력 수준이 높은 자치단체와 낮은 자치단체 모두에게 큰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다. 지방소

비세의 신설은 전체 내국세 총량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10%가 지방자치단체 자

주재원으로 포함되면 지역간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재정력 격차를 유발시킬 수 있다. 한

편 내국세 총량이 감소된 상황에서 교부세율의 증가는 지방교부세를 도입하기 이전의 순증량

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교부율인상 효과가 그리 크지 않게 되고, 또 교부세가 재정력이 열악

한 자치단체에게 차등화 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재정력 수준이 높은 자치단체는 소비세효과에 

의존하게 되고, 재정력 수준이 낮은 자치단체는 교부세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

화와 수평적 형평화는 크게 증진되지 못하게 된다.7)

3. 모호한 목표 하에서 수단선택의 논리

정책목표는 매우 애매하고 모호하며 갈등한다는 특성을 갖으나(Palumbo&Nachmias, 

1983:67~79; 전영한, 2004:53) 정책목표의 구체화와 명확화 그리고 정책목표의 단일화

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 중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Palumbo and Calista, 

1990:3~17; Pressman and Wildavsky, 1984). 그러나 현실에서의 정책 목표는 명확하

지도 않고, 하나의 가치만을 내포하지 않는다. 모호한 정책 목표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해

결하기 어려운 정치적 이슈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 정치가들의 행태, 정책결과의 책임을 효과

적으로 관료에게 전가하려는(pass the buck) 행태 불확실성에 대처한 인간의 인지능력 미

7) 자세한 내용은 박충훈․정재진(2003). ｢지방소비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임동욱․정재진(2005). 참

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와 잠재적 갈등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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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정책목표를 모호하게 하려는 이러한 전략은 비록 이것이 의

도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정치가들은 정책이 집행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관료들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Brodkin, 1990:89~105; Bullock & Lamb, 1984; de 

Haven~Smith & Van Horn, 1984:627~642; Rein & Rabinovitz, 1978:307~335; 

Van Horn &  Baumer, 1985). 또한 정책의 실제 목표는 공식적인 목표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 집행에 참여하는 많은 집단들의 이해가 경쟁적이거나 정책집행에 참여하는 집

단의 동기부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Hjern & Hull, 1982:105~116; Elmore, 1982:18~35; 

Chatham, 1986:21~48).

모호한 정책의 수립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만족수준의 수단을 선택하도록 만드

는 영역을 더욱 좁게 만드는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고전적 조직이론과 정책이론에서

는 정책 및 정책 집행 조직의 환경을 폐쇄체제로 간주하고 의사결정자의 능력을 전지전능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결국 수단의 선

택 역시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열망수준을 일정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그럴듯

한 대안 혹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라 하겠다(Majone, 1989:1~20; Simon, 1972:161~176; 

Thomson, 1973:1~22; 김영평, 1999:10~13).

이렇게 모호한 정책 목표와 정책수단 선택의 완전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수

단의 선택은 정책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안정화와 

경제적 효과 증진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재정분권 정책 집행을 위한 기

준은 경제적 효과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성이 우선시 되어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논의는 재정정책을 실

행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8)에 초점을 둔다. 즉, 경제적 효과가 재정분권의 궁

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또는 적절한가, 타당한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 결과가 어떠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된다(Linder & Peters, 1988:738~793; Hood, 1986).

이는 결국 수단의 선택이 중앙과 지방간 경제적 게임의 결과로 선택되기 보다는 중앙과 지

방간 재정권한의 정치적 게임의 결과9)로 선택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단선택 과정에서 집행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게임은 매우 방어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왜

8) 여기서의 경제적 효과는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국가 최저수준 복지행정의 전달 효율성, 희소한 재원의 

적절한 배분 등과 관련된 경제학적 맥락에서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9) 정치적 게임은 그 정의가 매우 넓다. 작게는 정치가 개인의 선거 승리와 크게는 정당의 정권획득 등 

그 범주가 매우 넓다. 여기서의 정치적 게임은 특히 중앙과 지방간 권력의 배분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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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행위자들은 정책 전과정에 비해 더욱 관심을 많이 갖기 때

문이다. 그리고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이유는 바로 집행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참여자 집단에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ardach, 1979). 

4. 수단선택의 과정으로서 게임

재정분권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자원배분과 권한배분을 둘

러싼 게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 게임은 경제성과 정치성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의 게임일 수도 있고, 정치과정 속에서 참여자간 또는 경제적 이익 배분 과정 속에서 참여자

간 게임일 수도 있다. 여기서 집단간 게임이 나타나는 이유는 먼저 정부 스스로 수단을 적절

하게 사용하는 완벽한 범주를 갖지 못하며 수단선택 자체가 기술적 사용이 아닌 신념과 정치

의 문제,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Woodside, 1986:775~793; Peters, 

1988:738~750; Hood, 198610)). 일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정

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재정분권이 명시된 것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국정목표로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995년부터 약 10년 동안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재원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의 게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1992년 대선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도농통합 구상이 있었고, 1997년 대선에서는 지

방분권 촉진이라는 거시적인 구상이 있었던 반면 2001년 대선에서는 지방 4대 협의체, 지방

분권 국민운동 등 시민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당시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여기서의 게임은 정치적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재정분권 정책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고전적 게임이론에서는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의 전략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물

론 그 후에 Axelrod(1981), Radner(1980), Smale(1980) 등에 의해 게임이론의 외연이 

넓어졌고, 이들의 연구 중 일부는 정책과정에 있어 만족수준의 수단선택을 설명하는데 유효

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체스게임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은 승리라는 결과를 위해 상대방의 패에 따라 그때그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장기

적인 관점에서 매 단계마다 상대방의 대응을 예측한 완벽한 패를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게임이론(game theory)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대안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두 대

안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개인은 가능한 모든 전략을 계

10) Hood(1986)는 정책연구 분야에 있어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가 정책연구의 중요한 한 분야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책수단이 선택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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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최적의 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만족수준에서 패를 결정하게 된다. 그 

이유는 게임이론에서 제시한 매 단계마다의 전략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계산능력을 배제한 것

으로서 인간이 그 많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만족수준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게끔 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

한데, 이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열망수준(aspiration level)이다(Simon, 1972:161~176). 

여기서의 열망수준은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 혹은 집단의 모든 상황

을 고려하는 것으로써 재정분권 정책 수단 선택의 과정을 분석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제시되

어질 수 있을 것이다.

III.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추진 내용

1.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목표

참여정부가 국정 목표로 지방분권을 설정한 후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2003년 6월 ｢지방분권 로드맵｣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먼저 정부는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

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세정 제도를 개선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및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중 중앙과 지방관계에서 지방의 

재정수준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항목은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세정

제도 개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는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

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국

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지방세정 제도 개선은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대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지역개발세 등 신세목을 확대하고, 탄력세율 적용

을 활성화시키면서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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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

재정분권 부문 목표 부문별 기본과제 제도개편내용
추진완료

시기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국세의 지방이양
2007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양여금제도개선

자치구 재원조정제도 개선

2004

지방세정
제도개선

과세자주권의 확대

지방소비세 등

지역개발세 신세목의 확대

탄력세율적용의 활성화

2006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현실화

체납세 징수 강화
2006

자료: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 (2003). ｢지방분권 로드맵｣ 재구성

그리고 참여정부는 재정분권을 위한 세부 제도 마다 방안마련단계(1단계), 제도 정비 단

계(2단계), 제도 시행단계(3단계)의 3가지 단계별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추진해왔다. 그리고 

로드맵 구축 이후 기존의 중앙－지방간 관행으로 인해 분권이 적절히 추진되지 않을 것을 염

려해 쉽게 달성하기 힘든 항목 14개를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2. 재정분권 추진내용

1) 주요 제도 변화 내용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은 이전재원 위주의 분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왔다는 특성을 

갖는다. 14대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과제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

계적 상향조정, 교부세제도의 개선 등 이전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들은 완료되었으나 국세와 지

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들은 아직 완료되지 않거나 혹은 과제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상 문제점을 분석 

하는 등 합리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기획 과제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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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과제

추진 진도

완 료 부처실행 제도화 정책기획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조정 � 과제명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

∙국고보조금 정비 �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및 보완 �

∙발행승인제도 개선 �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

∙지방재정 평가기능 강화 �

∙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

∙자치단체 예산지출 합리성 확보 �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강화 �

자료: 행자부 (2007). ｢개별과제별 세부 추진상황｣

정부간 재정관계에 있어 세입분권 확대를 위한 자체재원을 마련한 내용은 2003년에 등록

세 과세대상 확대, 2004년에 취득세 과세 대상 확대와 주행세율 인상(11.5%－17.5%), 

2006년에 원전개발세의 신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데 그쳤고,11) 

원전개발세를 신설했다고는 하나 원전개발세는 원전주변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세입분권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인데 2003년에는 지방세 감면 대

상을 확대하기 위해 도난으로 말소된 건설기계와 국제 등록 기초상표권 이전시 등록세를 감

면하고, 자영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에 대한 등록세를 경감하며, 경차 보급 활성화를 

11)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세목중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에 대한 탄력세율이 마련되어 있으나 세율을 높여 부족한 지방정

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 오히려 세율을 인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과 의회의 표를 의식한 행태의 결과라고 보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

용은 이현구·전승훈(2003)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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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경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지방세인 종합토지

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세율을 기존의 .03%에서 .02%로 감소시켰으며 자동차

세를 기존에 cc당 140원 세액을 1,500cc에서 1,600cc로 확대하였으며,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분야인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1% 인하하는 조치를 하게 되었다.

정부간 재정관계에 있어서 세출분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2005년에 종합 부동산

세 신설을 통한 부동산 교부세 마련,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인상(15%－19.13%), 분권 교부

세의 신설(내국세의 .03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약 5조원)의 도입이 있었고, 2006년

에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13%에서 19.24%로 증가시켰다. 한편 이전재원의 감축 내용

으로는 2005년에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가 있었으나 지방양여금 세원 중 주세 100%와 농

어촌 지역개발 사업비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 사업비가 지방교부

세로, 수질 오염 방지 및 청소년 육성 사업이 국고 보조금으로 이관됨으로써 양여금 재원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림 1> 이전재원 개편의 주요 내용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 교부세 법정률인상: 15%→19.13%→19.24%(양여금 

폐지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는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교부세율 상승분 그리고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한교부세율 추가분을 포함.)

－ 분권교부세(복지사업 중심 기능 이양에 따른) 신설 및 

법정률인상: 내국세의 .83%→.94%

－ 특별교부세 축소: 지방교부세의 1/11→4%

－ 부동산교부세 신설: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액

－ 증액교부금 폐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 포괄보조금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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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새롭게 도입된 이전재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먼저 분권교부세는 행정자치부

가 관리하며 지방이양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국고보조금 사업의 재원을 지방이 차질 없이 확

보할 수 있도록 5년을 시한으로 하여 도입한 것이다. 재원은 내국세의 0.83%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일부로 구성되었으며, 2006년에는 내국세에

서의 분권교부세 비율을 0.94%로 상향조정 하였다. 그리고 경상적 수요 및 비경상적 수요

의 산정에서 각각 재정력을 고려함으로써 형평화를 주요 배분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는 기획예산처가 관리하면서 일정한 공식으로 배분하는 지역개발 계정과 국고보조

금처럼 사업별로 배정액을 산정하는 지역혁신 계정으로 나누어진다. 설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①개별 사업별 심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임의성, 부처 간 칸막

이식․중복적 사업 지원으로 인한 재원 배분의 경직성 등을 지양하고 ②국고보조금을 포괄보

조금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과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 2007).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토지세의 국세화를 통한 지방세수 감소분 보

전 이외에 잔여재원의 대부분을 재정여건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지역간 재정형평화 재

원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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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주요 내용

구분
자체재원 이전재원

확충 감축 확충 감축

2003

∙등록세 과세대상 확대

  －소형선박 포함

∙지방세 감면 대상의 

확대

  －도난으로 말소된 건

설기계 등록시, 국

제등록기초상표권이

전시 등록세 감면

  －자영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에 대

한 등록세 경감

  －경차보급활성화를 

위한 경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2004

∙취득세 과세 확대

  －골프연습장

∙주행세율 인상

  －11.5%→17.5%

2005

∙종토세 폐지

∙부동산 소유권 등기

－세율 감소

  0.03%⇒0.02%

∙자동차세 인하

  －cc당 140원 세액을 

배기량 1,500cc

⇒1,600cc로 확대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2005년)과 전

액 지방 배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15%→19.13%

∙분권교부세 신설

  －내국세의 0.83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약 5조원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주세 100%, 농어

촌지역개발사업

⇒ 균특회계 편입

  －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

⇒지방교부세로

  －수일오염방지, 

청소년 육성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2006

∙원전개발세 신설 ∙취득세․등록세를 

1%로 인하

  －기존 50% 이하→

공시가격 3억이하 

5%, 3억－6억 

10%

∙지방교부세 법정률

조정

  －19.13%

→19.24%

∙부동산 교부세 신설

  －종합부동산세 전액

자료: 서정섭 (2005); 유태현․한재명 (2005); 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행정연구원 

(2005)에서 인용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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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변화의 효과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세입 분권의 노력은 세출분권의 노력과 비교하여 매우 미온적인 수준

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14개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과제 중 세입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는 로드맵에서 정의한 일정에 맞추어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세입분권 정책의 추진 실태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1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지방소비세도입추진 ■ ■ ■ ■ ■ ■

특소세중 일부세원지방이양추진 ■ ■ ■ ■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방안 연구 ■ ■ ■ ■

지방세법개정 ■ ■ ■

지방세의신세원확대 ■ ■ ■ ■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한편 이전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긴 했지만 그로 인한 효과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

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다양한 제도의 재구성은 있어왔으나 이 과정에서 재원의 제약

으로 인해 새로운 재원이 투입되기 보다는 기존 제도 간에 상당히 복잡한 재원 재배분 과정

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기존 제도가 개편되거나 혹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체계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되지만 재원의 한계, 정치적인 고려, 이해당사자 

간(중앙부처간, 자치단체간, 중앙과 자치단체간 등)의 대립과 갈등 등 지방재정의 실천적 부

문에서 부딪혀야 하는 다양한 제약 속에서 충분한 준비과정이 생략된 채 시행됨으로써 문제

들이 노출되고 있다(최병기․정종필, 2007:24~25).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재정분권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세출 총액의 측면에서 

볼 때 중앙과 지방간 세출 총액의 균형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2년의 경우 중앙

과 지방의 세출총액 비중은 약 60:40이었으나 지방정부의 세출 총액이 꾸준히 증가함으로

써 2006년부터는 중앙과 지방간 세출수준이 50:50의 균형 상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 부분 세출 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12)

12) 그러나 이전재원의 증가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출 수준이 증가한 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형

평화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판단이 다른데, 오히려 자치단체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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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앙과 지방간 세출비 비중

(단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중  앙 59.1% 58.4% 56.7% 55.0% 50.0% 50.0%

지  방 40.9% 41.6% 43.3% 45.0% 50.0% 50.0%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년도

그러나 세입 측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국세의 비중은 

78.6%이고, 지방세의 비중은 21.4%였으나 2007 년에 들어서는 국세의 비중이 79.5%로 

증가하였고 지방세의 비중은 20.5%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국세와 지방세 비중

(단위: 억 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  세

1,039,678 1,146,640 1,177,957 1,274,657 1,353,336 1,473,025 

78.6% 78.9% 77.9% 78.5% 78.0% 79.5%

지방세

282,609 306,167 333,656 350,048 380,737 380,732 

21.4% 21.1% 22.1% 21.5% 22.0% 20.5%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결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 세출비중의 증가와 세입비중의 감소는 재정분권 

정책 실행의 효과가 원점으로 회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2002년에 

자주재원의 비중은 전체 지방재원 총액에서 59.4%를 차지하였었는데 2007년에도 자주재

원의 비중은 59.5%로 5년 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재원 역시 교부세와 

보조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양여금이 폐지됨으로 인해 전체 지방재원 총액에서 

차지하는 이전재원의 비중은 2002년에 36.4%에서 2007년에 37.4%로 5년 동안 약 1%의 

성장만 있게 되었다.

형평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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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방재정의 전반적 변화 내용

(단위: 억 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자

주

재

원

지방세 282,609 306,167 333,656 350,048 380,737 380,732 

비중 31.0% 31.4% 33.7% 32.7% 33.0% 34.3%

세외수입 258,741 297,731 303,854 316,488 315,612 278,509 

비중 28.4% 30.5% 30.7% 29.6% 27.3% 25.1%

합계 541,350 603,898 637,510 666,536 696,349 659,241 

비중 59.4% 61.9% 64.5% 62.3% 60.3% 59.5%

이

전

재

원

교부세 123,275 149,535 144,769 196,541 209,278 214,083 

비중 13.5% 15.3% 14.6% 18.4% 18.1% 19.3%

보조금 162,620 141,963 137,102 171,736 211,004 200,590 

비중 17.8% 14.6% 13.9% 16.0% 18.3% 18.1%

양여금 45,352 51,516 37,432 　－ － －

비중 5.0% 5.3% 3.8% 　－ － －

합계 331,247 343,014 319,303 368,277 420,282 414,673 

비중 36.4% 35.2% 32.3% 34.4% 36.4% 37.4%

지방채 38,557 28,344 32,111 35,813 38,091 34,950 

　비중 4.2% 2.9% 3.2% 3.3% 3.3% 3.2%

지방재정 총규모 911,154 975,256 988,924 1,070,626 1,154,722 1,108,864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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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재정분권 정책 수단 선택의 과정

중앙정부13)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적정규모와 그 수단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그 국가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의존해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분권

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공공부문 개혁의 정책적 수단으로써 분권화를 채택하는 이

유 또한 다르다(Shah, 1998; 안종석, 2002; 권오성․배인명․주운현, 2007:1191). 따

라서 대부분의 경우 재정분권 정책 수단의 선택과 결정은 특정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

다는 지방정부가 원하는 수준과 중앙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

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전재원의 배분 방식도 서로 다른 이해와 정치적 선호를 가진 당사자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향이 많다(Bird and Smart, 2001:899~912; 

Bahl and Wallace, 2004; 최병기․정종필, 2007:23).

참여정부에 들어 실시한 재정분권 정책도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의 조율과정에서 그 수단이 선택되었다. 여기서의 경제적 합

리성은 한정된 재원을 갖고 중앙과 지방이 갈등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

하며, 정치적 합리성이란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의 관계 유지 속에서 최적의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재정분권 정책 수단중 세출분권 증진을 위한 수단이 세입분권 증

진을 위한 수단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된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재정분권 수단 선택의 과정

1) 재정분권화의 경제적 논리

지방교부세율의 증가(수평적 형평화14))는 국세로 거두어들이는 내국세를 대상으로 한다

13) 여기서의 중앙정부는 지방행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를 의미

한다. 중앙정부간에도 특히 기획예산처와 행자부는 재정분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방향성 또한 다른데 이 연구에서는 행정자치부를 중앙정부로 정의하고자 한다. 

14)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지방이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직적 형평화의 수

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부세는 지역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이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되어진다(박기묵, 

2001:315~363; 조기현, 2007:29~50; 정종필, 2005:119~144). 따라서 분권과 관련하여 지

방교부세는 세출분권 즉,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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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교부율의 증가분만큼 지방정부는 경제적 혜택을 받는 반면 중앙정부는 지방의 효

용수준 증가분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교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잃게 되는 중앙의 효용 수준

은 －5이고, 지방정부가 얻게 되는 효용의 수준은 515)가 된다. 한편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교

부율을 유지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새로이 얻거나 잃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효

용수준은 0이 된다. 이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효용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부세율

의 증가를 요구하게 되는 반면 중앙정부는 현행유지를 위한 대안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런데 

만약 중앙정부가 효용을 잃지 않기 위해 현행 유지를 선택하고, 지방정부가 5만큼의 효용을 

얻기 위해 교부세율 인상을 선택하게 될 때 정책결정을 둘러싼 집단간 이해의 대립으로 특정 

대안이 정책수단으로 쉽게 채택되지 못하게 된다.

<표 9> 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경제적 이익

중  앙

지   방

교부세율 인상 현행 유지

교부세율 인상 －5, 5 －5, 0

현행 유지   0, 5   0, 0

한편 신세목 설치(수직적 형평화16))는 기존에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귀속되지 않

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은 지방이 어떠한 세목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크

게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즉, 모든 선택대안에 대한 효용이 0이기 때문에 신세목 도입과 관련

된 지방의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여유로울 수 있다. 반면 세목을 설치하고, 세

율을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여 얻는 세입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으로 설정하게 될 때 지

방정부의 경제적 이익 확보는 5만큼 높아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배분을 수평적 형평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

으로 선택하였다. 

15) 여기서의 효용수준은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16) 지방정부가 신세목을 설치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 스스로 조세를 발

굴하여 만드는 것, 둘째, 기존의 중앙정부 세목을 지방으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과세를 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신세목 설치는 이중 첫 번째에 국한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 더해 세율결정권까지 포함하는 것을 

신세목 설치의 범주에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세목을 지방정부로 이전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과세함으로써 내국세 총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 연구에서 내

국세의 총액이 줄어드는 과세권을 지방정부의 신세목 설치에 반영한다면 게임의 전개는 달리 나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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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신세목 도입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경제적 이익

중  앙

지   방

신세목 설치 현행 유지

신세목 설치 0, 5 0, 0

현행 유지 0, 5 0, 0

교부세율의 증가와 신세목 설치에 대한 간단한 게임을 상정한 결과 중앙은 교부율을 올리

게 될 경우 효용이 －5만큼 감소하게 되는 반면 신세목을 설치할 경우 효용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 0이기 때문에 차선의 선택으로 신세목 설치를 선호할 것이다. 반면 지방은 교부세율

을 올리는 것과 신세목을 설치하는 것을 각각 선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자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신세목의 설치가 적

합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재정분권 정책은 전술한 게임의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바로 발

전되지 못하였다. 이는 재정분권 정책 수단을 둘러싼 게임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2) 재정분권화의 정치적 논리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전국적 수준의 형평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강화를 의미한다. 분권이라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볼 때 분권은 권한의 위임 또

는 이양을 포함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재원의 확충이 중앙과 지방정부에 미치

는 권한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부세율을 인상할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현재보다 5만큼 더 확보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현재보다 －5만큼의 자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 권력적인 맥락에서 볼 

때 중앙은 지방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부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선호할 것인데 반해 

지방정부는 교부세율의 상향조정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선호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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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경제적 이익

중  앙

지   방

교부세율 인상 현행 유지

교부세율 인상 5, －5 5, 0

현행 유지 0, －5 0, 0

신세목 설치에 대한 권한관계는 앞서 살펴본 재정적 이익의 확보와 동일하다. 다만 중앙정

부는 지방정부가 신세목을 설치함으로써 재정자립 수준이 높아지게 될수록 지방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차츰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신세목을 설치할 때 지방정부가 얻는 권한의 효용은 5

만큼이고, 중앙정부가 얻는 권한의 효용은 －2만큼이 되게 된다. 이 경우 지방정부는 신세목 

설치를 적극 선호하게 될 것이고, 중앙정부는 현행 유지를 적극 선호하게 될 것이다.

<표 12> 신세목 도입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경제적 이익

중  앙

지   방

신세목 설치 현행 유지

신세목 설치 －2, 5 －2, 0

현행 유지 0, 5 0, 0

교부세율의 증가와 신세목 설치에 대한 간단한 게임을 상정한 결과 중앙은 지방교부세율

의 인상을 선호할 것이고,17) 지방정부는 신세목 설치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만약 여기서 중

앙과 지방이 서로 큰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수단이 선택된다면 신세목의 설치가 적합할 것이

다. 교부세율을 인상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효용의 격차는 10인데 반해 신세목을 

설치할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간 효용의 격차는 7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재

정분권 정책은 지방교부세율 증가로 나타났다.

17) 중앙정부가 교부세율의 인상을 선호한다는 것은 경제적 논리라기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경제적 논리에 따른다면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만큼의 손해를 보

기 때문에 교부세율의 인상을 선호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의 양을 고려한다면 신세목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교부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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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수단 선택의 요약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교부세율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효용을 5만큼 증가시키고, 중앙정부

의 효용을 －5만큼 저하 시킨다. 한편 지방세의 설치는 지방정부의 효용을 5만큼 증가시키

고, 중앙정부의 효용을 0으로 만든다. 정치권력적 측면에서 지방교부세율의 증가는 중앙정

부의 효용을 5만큼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효용을 －5만큼 감소시킨다. 한편 지방세의 설

치는 중앙정부의 효용을 －2만큼 감소시키는 반면 지방정부의 효용을 5만큼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올리고, 신세목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보다 우월한 입장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올

리는데 우월한 입장인 반면 지방정부는 신세목을 설치하는데 있어 우월한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

는 반면 중앙정부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된다. 그리고 이들 

간 게임의 결과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결정되어졌다. 즉, 중앙은 

교부세율을 높임으로써 지방에 대한 권한이 5만큼 증가하게 되고, 지방정부는 경제적으로 5

만큼 재정이익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면에는 정치적 논리에서 중앙정

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표면적으로 지방정부도 권한관계보다는 재정력이 확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한편 신세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정부는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중앙정부보

다 우월한 입장에서 서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올리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세목을 설치할 경우 세입확보 수준에 대한 확신이 

높지 않고, 선거를 의식해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고자 하는 계산의 결과로 

판단된다. 즉, 신세목을 설치한다 해도 그 세원이 크지 않고, 인구가 적을 경우 지방세 수입

량이 지방교부세의 양보다 크지 않아 지방정부 전체 재원에서는 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방재정을 보전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교부세가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자주재원보다 우선적으로 선호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중앙으로부터 재

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단체장을 유능한 단체장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들이나 의원들도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수반되는 자주재원 보다 이전재원을 더 

선호하게 된다(이재은, 2004:47~87).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신세목의 설치만을 연구에 포함

시켰으나 탄력세율의 적절한 활용은 일정부분 지방세 자주세입의 증진을 위한 수단임에도 불

구하고 지방정부가 세율을 높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2004년 재산세 과

표인상을 계기로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등

에서 재산세율 인하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05년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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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서 재산세율 인하를 위해 탄력세율 적용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현실이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마인드를 설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행자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

행정연구원, 2005).

결국 중앙정부(특히 행자부)의 조직 생존 논리와 지방정부 단체장 또는 의회의 재선을 통

한 생존논리 하에서 중앙과 지방은 각자 서로에게 최대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선

택한 결과 수평적 재정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실행되게 되었다.

<그림 3> 분권 정책 수단 선택의 과정

중앙정부 지방정부

권한 최대화 전략 이익 최대화 전략

조직 생존 전략 재선 가능성 증진

권한의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전략적 교환

수평적 형평화 수단 선택

2. 재정분권 정책 선택의 강화요인

재정분권은 비단 재정력 수준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권한의 증가도 의미

한다. 따라서 세입분권의 증대 쪽으로 재정분권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수평적 형평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강화요인이 작용함으로써 수직적 형평화 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목표가 모호할 때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지방정부의 영향력보다 정책수단 선택에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화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재정력 수준과 그에 

따른 갈등의 증가라 하겠다.

현행 지방교부세의 배분은 재정력 수준을 기초(기준재정 수요액)로 재정 부족액이 있는 

지방정부의 합산액이 보통 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정 부족액이 발생한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과 보통 교부세 총액이 일치되도록 조정률을 구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해 당해 보통 교부세액을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기준재정 수요액이 일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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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는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지 못하게 된다.18) 따라서 교부세율을 인상하

게 될 경우 재정력 수준이 낮은 지방정부는 5만큼의 이익을 얻는 반면 재정력 수준이 높은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5만큼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표 13> 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정부간 경제적 이익

재정력 수준이 높은 지방

재정력 수준이 낮은 지방

교부세율 인상 현행 유지

교부세율 인상 －5, 5 －5, 0

현행 유지 0, 5 0, 0

반면 신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액이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징세지주의 원칙에 의한 

세목을 도입할 경우 재정력 수준이 높은19) 자치단체는 신세목을 도입할 경우 5만큼의 이익

을 보지만 재정력 수준이 낮은 자치단체는 －5만큼의 효용이 감소된다.

<표 14> 신세목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간 경제적 이익

재정력 수준이 높은 지방

재정력 수준이 낮은 지방

신세목 도입 현행 유지

신세목 도입 5, －5 5, 0

현행 유지 0, －5 0, 0

위의 <표 13>과 <표 14>에서 제시한 게임표를 보게 되면 재정력 수준이 높은 자치단체는 

신세목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재정력 수준이 낮은 자치단체는 교부세율의 증가를 적극 찬성

하게 된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는 교부세율이 증가되거나 혹은 신세목을 도입함으로서 이익

을 보는 경우도 5만큼의 효용인 반면 －5만큼의 효용 감소도 감내해야 한다. 즉, 효용이 증

가할 확률과 효용이 감소할 확률이 50%인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선뜻 특정 수단을 이용하라

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

18) 2008년 보통 교부세 산정 내역을 기준으로 볼 때 광역시도 중 서울시와 경기도, 경기도내 7개 시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불교부 단체로 배정되었다. 

19)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력 수준은 인구수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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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정책은 중앙과 지방간 관계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수단이 선택되는 것인데 참여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처럼 정책이 나가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존재하지 않고, 정책의 직접

적인 참여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지방정부간 교부세와 신세원 발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을 때 중앙정부는 자신의 생존을 강화하고, 권한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

게 된다.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정책은 진위가 판명나지 않은 가설이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방향으로 잘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예측도 하

지 못하고, 그럴싸한 대안과 수단을 선택해 정책을 집행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

해 진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최대한 충실히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국정 핵심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그

리 관대하지 못하다. 정책에 대한 평가가 관대하지 못하다면 정책의 오차수정이 필요한데 현

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에서 왜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지를 모호한 정책 목표하에서 상충되는 

수단 중 특정 수단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왜 상충되는 수단중 수평

적 형평화 수단이 지속적으로 선택되고, 집행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권한의 단순 게임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분석결과 재정분권 정

책 수단의 선택은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의도와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

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의도가 전략적으로 제휴

를 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약 정책의 효과가 미진하지 못하다면 오차수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차수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시키는 요인 때문인데, 이는 바로 재정력 수준이 높은 지방정부

와 낮은 지방정부간 분권 수단의 선택을 둘러싼 갈등이라 하겠다. 즉, 정책 수혜 대상 집단이 

수단선택에 대한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상호 갈등할 때 정책 집행 주체는 최대한 자

신의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경험적(empirical)으로 분석된 자료에 의존하여 직접적으로 재정분권의 

효과를 평가하지 않고 기존 연구결과에 기초해 그 효과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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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사적 맥락에 의존하여 정책 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

양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갖는 함의는 첫째, 수리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재정관계를 

바라보기 보다는 정책목표와 수단선택이라는 총체적 정책과정에서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

단선택을 둘러싼 역학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Wildavsky(1992)가 논의했듯이 

본질적으로 예산의 배분과 결정은 정치적 과정은 정치적 과정의 일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 경제적 상황하에서 전략적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정책 수단선택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수단의 변화된 결과

의 다이내믹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왜 특정 수단이 선택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특정 수단이 선택되어지는 정치 경제적 요인을 

제시했다는데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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